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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2011년 9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1)는 

중재규칙의 10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2)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007년 1월 25일 

제정했던3)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2011년 9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각 중재기

관들의 잇따른 중재규칙의 개정은 중재실무 상 의미는 무엇인가? 중재규칙 자체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고 결국 중재서비스의 핵심적인 요소인 중재접근성4)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것은 중재기관 본연의 모습일 것이다. 또한 현행 중

재법이 중재제도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중재법의 운영환경도 

이에 맞추는 것이 중재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5)

사실 국내외 중재규칙에 관해서는 각 연구에서 해당 중재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대응

하여 제․개정의 내용은 소개하고 있다.6) 다만 해당 중재규칙의 개정에 따른 중재실무상 

 1) ICC 국제중재재판소는 미국 중재협회(AAA/ICDR)과 함께 국제상사중재분야에서 대표적인 상설중재기관이

다. 2011년의 통계에 따르면 ICC 국제중재재판소에는 793건의 중재신청이 행해지고, 508건의 중재판단이 

내려졌다. 중재신청건수는 매년 증가경향에 있다. 당사자는 2,293개회사로 그 국적은 139개국에 이른다. 

(http://www.iccwbo.org/Products-and-Services/Arbitration-and-ADR/Arbitration/Introduction-to-ICC-Arbitration/Stat

istics)

    상설중재기관의 중재신청건수의 개괄적인 비교표로서, Price Waterhouse Coopers, International Arbitration: 

Corporate Attitudes and Practice, 2008, p.15 참조.

 2) 신규칙의 영문은 http://www.iccwbo.org/WorkArea/DownloadAsset.aspx?id=2147489109 참조. 아쉽게도 공식 

한국어판은 아직까지 이용가능하지 않다.

 3) 대한상사중재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제중재 수요와 함께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중재 허브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중재규칙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한 바 있다. 특

히 중재원은 외국 당사자들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 유수의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2007. 1. 25.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임성우,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 주요 내용”, 법률신문 2012년 2월 2일.

 4) 박원형, “상사중재에 있어 편의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

위논문, 2008, p.3.

 5) 박원형․하충룡, “중재조항분리의 원칙과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

23권 제4호, 2008, p.193.

 6) 강병근, “국제 분쟁해결 절차규칙의 개정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Vol.60,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pp.145-172; 김상호, “국제계약에서의 UNCITRAL중재규칙의 적용”, ｢국제상

학｣, Vol.15 No.1, 한국국제상학회, 2000, pp.197-221; 김태훈․차경자,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2012. pp.3-23; 박양섭,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규칙과 인도중재원 중재규칙 비교 연구”, ｢무역상무연구｣, Vol35,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pp.125-144; 신군

재,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Vol.18 No.2, 한국중재학회, 2008, 

pp.33-54; 신군재, “KCAB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2, pp.267-280; 석

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p.71-109; 오원석, “ICC 중재규칙(ICC Rules of Arbitration)의 “위탁조

건”(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Vol31,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pp.81-106; 우광명,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Vol.16 No.1, 한국중재학회, 

2006, pp.121-151; 유성근, “국제상사중재 규칙(안)과 한국상사중재 규칙”, ｢논문집｣, Vol.8, 전북대학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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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측면은 비교법제적 연구방법론의 한계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ICC 중재규칙

은 1998년의 개정 이후 국제상사중재분야의 변화를 수용한 최초의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주요 개정 사항의 실무적용상의 제반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규칙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의 일반적 방법론에 따라 최근 대한상

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ICC 중재규칙의 개정내용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

는 양 기관의 개정배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재제도의 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재확인하

고, 중재실무 상 쟁점사안에 대한 양 규칙의 접근방식을 따져보고자 한다. 개정된 대한상

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이 상당부분 진일보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ICC 중재규칙의 개

정 동향에 대한 검토는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속적인 국제중재규칙의 개선과 활용을 

위한 중재실무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ICC 중재규칙 개정의 다

수당사자분쟁과 관련한 개정이나 긴급중재인제도 등은 아직까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

칙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국제상사중재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개정배경을 고려

할 때 필연적으로 그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국내 중재학계에 

개정 ICC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계속적인 연구의 단초

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7)

Ⅱ.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개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i) 국제중재규칙의 전면적인 적용, ii) 국제

중재 신속절차 신설, iii) 국제중재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8) 이하에서

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국제중재절차의 실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연구소, 1978, pp.79-116; 윤진기, “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중재연구｣, Vol.16 No.3, 한국중재학회, 2006, pp.91-125; 이강빈,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Vol.17 No.2, 한국중재학회, 2007, pp.43-70.

 7) 본 연구의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관한 내용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

합․정리하는 한편 향후 국제중재규칙의 운용에 있어 중재실무상 의미를 따져보는 형식으로 연구를 전개하

고, 제3장의 ICC 중재규칙 개정 내용은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정과정에서 논의된 사

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개정 ICC 중재규칙에 대한 공식 주석을 포함한 2012

년 판 ICC 중재지침서(The Secretariat's Guide to ICC Arbitration, ICC Publication No. 729)를 ICC에서 발

간하였으나 현재 입수진행 중으로 향후 후속 연구에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8) 그밖에도 중재비용의 탄력적인 운용을 들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재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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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중재규칙의 전면적인 적용

개정 이전에 국내 중재사건에 적용되던 현행 ‘중재규칙’의 명칭은 ‘국내중재규칙’으로 

변경되어 국내중재사건과 국제중재사건이 엄격히 구별되어 각각의 중재규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즉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는데, 양자의 구분은 원칙적으

로 당사자의 영업소9)를 기준으로 하여, 어느 당사자 일방의 영업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

우는 국제중재로, 양 당사자 모두의 영업소가 국내인 경우는 국내중재로 각각 구분하였

다.10) 특히 개정국제중재규칙에서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특별히 국제중재규

칙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한 

경우에는 국제중재규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11) 또한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모

두 국내인 경우에도 중재합의에서 중재지를 외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제중

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 사실 이전의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 사이에 국제중재규칙 

적용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칙 내부의 제한이 있었던 데다

가,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조차 부족하여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국제중재규

칙을 선택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도 많지 않아, 결국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선진적인 

국제중재규칙이 실제로는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개정 국제중재규칙에서

는 당사자들의 특별히 합의를 할 경우에만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 종전 규칙

상의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중재 대상 분쟁이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

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자동적으로 국제중재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고 있다.

한편 개정중재규칙은 부칙에서 그 적용을 2011. 9. 1.자 이후에 이루어진 중재합의에 대

하여만 적용하고, 2011. 9. 1. 이전에 체결된 중재합의에 대하여는 개정 규칙의 시행일 이

후에 중재신청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국제중재규칙의 적용을 합의

하지 않는 한 기존 중재규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 및 당사자의 기대이익

을 보호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13)

 9)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2조 5. 참조.
개정에서 신설된 제2조 5.는 ‘영업소’의 정의에 관하여 ‘가.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

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상거소’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국제중재사건에 ‘국제중재규칙 2011’이 적용됨에 따라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

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상호간의 조화 및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된 내용을 볼 수 있다. 김태

훈․차경자,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2012. p8.

10)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2조 4. 가. 참조.

1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3조 적용범위 참조.

12)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2조 4.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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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중재 신속절차의 신설

개정규칙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은 신속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다.14) 최근 중재절차가 마치 소송처럼 장기화되는 경향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

에 대하여 이른바 ‘신속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15)를 반영하여 신청금액이 금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절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6) 한편 반대신청이 있는 경

우 반대신청금액이 금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신속절차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추후 

신청의 변경으로 신청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신속절차가 유지될 수 있지만, 이미 판정부

가 구성된 경우에는 판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17) 신속절차의 경우 다른 합의가 없

으면 사무국은 국제중재인명부 중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며,18) 신속절차의 경우 심리

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19) 특별히 신청금액 및 반대신청금액이 각 2천만 원 이

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별도의 구두 심리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 이러한 부분은 기존 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획기적인 내

용으로 볼 수 있다.21)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하고 판정문에는 판정 이유의 요지만을 기재할 수가 있다.22)

13) 당사자들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개정규칙에 따른 중재를 진행하거나, 개정규칙 시행 당시에 중재가 진행 중

인 사건에 대하여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 대하여는 유효성을 

인정받으면서 향후의 절차에 대하여 개정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14) 사실 신속절차는 개정 전 중재규칙(1998)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2007년 제정된 국제중재규칙에는 관련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았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6조 신속절차 

참조.

15) 예를 들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최근 국제중재규칙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금액(US$ 5 million) 

이하의 중재사건 등에 대하여는 신속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 당사자들이 신속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는 물론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38조 적용범위 참조.

17)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39조 반대신청의 기한 및 신청․반대신청금액의 증액 참조.

18)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40조 중재인의 선정 참조.

19)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41조 구술심리절차 제2항 참조.

20)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42조 서면심리 참조.

21) 신군재, “KCAB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2, p.271.

22)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43조 판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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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중재위원회의 역할 확대

역량 있고 중립적인 중재인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중재기관

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국제

중재에 있어 중재기관의 신뢰성은 우수한 중재인의 확보와 함께 구체적인 사건을 다룰 중

재판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용하는 능력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 국제중재규칙에서의 국제중재위원회의 역

할은 중재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23)

개정 국제중재규칙은 국제중재위원회의 자문범위를 확대하여, 중재인 기피와24) 교체 및 

해임25) 외에 중재인의 선정26)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문을 

받도록 국제중재위원회 자문 범위를 확대하였다. 개정 국제중재규칙에 따르면 의장중재인 

및 단독중재인은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중재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외국 거주 중재

인선정에 대한 자문의 필요가 높아졌고, 무엇보다 중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중재인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재인선정을 자문범위에 포함시켰다 국제중재위원회는 

필요기관이지만 그 구성원은 중재원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 심의 효력 역시 자

문기관의 수준으로 국제중재위원회의 의견이 대한상사중재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27) 

국제중재위원회의 역할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28)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중재기관들의 이사회가 내국인이 아닌 국제적 명성을 가진 외국 중재전문가들

로 채워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국제중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중재원의 

적극적인 태도는29)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국제중재절차의 전문성 및 중립성을 대

외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 개정 국제중재규칙은 중재인 선정에 대한 중재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인 선임과 관련

하여 국제중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1조 제3항 참조.

2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13조 중재인기피 참조.

2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14조 중재인의 교체 및 해임 참조.

2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6.29. 대법원 승인, 2011.9.1. 발효)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참조.

27)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해설｣, 2010, 대한상사중재원.

28) 모든 중재인선정을 자문대상으로 하여 신속절차의 경우에도 자문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훈․차경자, 전게논문, p.9.

29)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에 관하여 정통한 국내 중재인뿐 아니라 해외의 명망 있는 외국 중재인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제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국제중재인단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작업에

도 착수하여 해외유수의 국제중재인들을 대거 국제중재인으로 위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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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CC 중재규칙의 개정

1. ICC 중재규칙개정의 배경

ICC 중재규칙은 1998년 개정 이후 국제상사중재 분야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많은 요

구가 있어왔고 구체적인 내용과 개정과정은 아래와 같다.30)

첫째, 중재제도의 이용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중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31) 사실 ICC 중재위원회는 ‘중재비용과 시간의 삭감에 관한 TF’를 

설치하였고 그 권고가 2007년에 발표된 바32) 이를 규칙에 반영시키는 것과 함께 절차를 

더욱 신속화,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최근 국제상사중재에 있어 다수당사자간의 분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고33) 이들 분쟁에는 복수의 계약이 관계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상설 중재기관의 

규칙에서는 이 문제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고 있고, 1998년 규칙도 절차의 병합과 중재인

의 선임에 관한 간단한 규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사실 ICC중재재판소의 실무에서는 이

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관행이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었는데34) 이러한 실무를 제도화하

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셋째, 중재신청전의 긴급보전조치를 정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물론 중재재판부의 구성 

전에 관계국의 재판소에 임시적처분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다 유효한 구제방법을 정하

는 것이 제안되었던 것이다.

넷째, 최근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일방당사자인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ICC

에서도 전체 사건의 약 10%정도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ICC로서는 투자분쟁을 포함해 이

러한 분쟁에 있어서 새로운 이용자의 니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하에서는 개정의 주요 내용을 i) 기본규정, ii) 절차의 신속화·효율화, iii) 다수당사자, 

30) 2011 규칙개정은 ICC중재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혁명적이지는 않지만 진화적인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과잉적인 규율보다도 당사자자치를 존중하는 유연한 절차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었다.

31) 2011 ICC 중재규칙의 개정과정에서 Corporate Counsels International Arbitration Group의 대표는 중재위원회

에서의 보고를 통해 중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arbitration takes too long, and costs too 

much)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Presentation by A. Clarke at the Commission meeting in Paris, 22 

April 2009.

32) "Technique for Controlling Time and Cost in Arbitration",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2007 No. 1, p.23. 권고는 http://www.iccdrl.com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33) 실제 ICC중재재판소의 통계에 따르면 계쟁사건의 약 30%가 다수당사자 간의 분쟁이다.

34) A. M. Whitesell & E. Silva-Romero, "Multiparty and Muticontract Arbitration: Recent ICC Experience",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2003, Special Supplement,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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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iv) 긴급조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기본규정

지금까지 ICC중재제도의 운용에 있어 ICC국제중재재판소(이하 “ICC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35) 신규칙은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36) 

즉 ICC재판소는 그 자체가 분쟁37)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ICC 규칙에 따른 중재를 관리하

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38)

중재인의 선임에 있어 ICC재판소는 당사자가 지명한 후보를 승인함에 그치지 않고 경

우에 따라서는 중재인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39) 신규칙은 1998년 규칙의 제9조를 보

완하여 ICC재판소가 직접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40) 특히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ICC재판장이 재판소에 대해 재판장의 견해에 따라 직접선임이 필

요하고 적절하다고 증명한 때”는 예를 들어 긴급의 경우나, 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절

차의 병합이 가능하지 않을 때, 중재판정이 정합성을 가지기 위해 동일한 중재인을 임명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ICC재판소에 의한 중재인의 직접

35) 사실 ICC재판소는 스스로 중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행하는 중재절차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ICC재판소는 중재인을 승인하거나 임명하는 등 중재판정부의 설치에 관여하고, 중재관할의 유무에 대해서

만 임시의 판단을 행하며,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을 심사․승인한다. 또한 ICC재판소의 사무국은 중재절차

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를 보조한다.

36)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1-2.

The Court does not itself resolve disputes. It administers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rbitral tribunal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CC (the “Rules”). The Court is the only body authorized to 

administer arbitrations under the Rules, including the scrutiny and approval of awards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It draws up its own internal rules, which are set forth in Appendix II (the “Internal Rules”).

37) 1998년 규칙은 1조 1항에서 비즈니스분쟁의 처리를 ICC재판소의 권한으로 했는데, 신규칙 및 재판소규정에

서는 이를 단순히 분쟁으로 표기하여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당초의 안은 비즈니스 분쟁, 기

타 경제적성질의 분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또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ICC에 분쟁을 부탁하는데 비즈니스분쟁이라는 표현에 저항이 있다고 하여 분쟁의 성질을 특정하지 않는 것

으로 되었다. ICC Task Force on Arbitration Involving States or State Entities 권고.

38) 최근 ICC규칙에 의한 중재를 ICC이외의 중재기관에 부탁하는 중재합의의 예가 있고, 이것을 유효하다고 하

는 싱가포르의 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ICC규칙은 단순한 절차규정은 아니라, ICC재판소나 사무국

을 포함하는 하나의 완결한 제도이고, 절차만을 다른 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ICC재판소

규정은 Appendix 1에 규정되어 있다.

39)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12 

& Article 13.

40)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13.4.

The Court may also appoint directly to act as arbitrator any person whom it regards as suitable where:

a) one or more of the parties is a state or claims to be a state entity; or

b) the Court considers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appoint an arbitrator from a country or territory where 

there is no National Committee or Group; or

c) the President certifies to the Court that circumstances exist which, in the President’s opinion, make a 

direct appointment necessary and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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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 여지는 확대되었지만 이후에도 기본원칙으로서 국내위원회추천 제도는 유지될 것

으로 판단된다.41) 

그밖에도 신규칙은 중재인의 공정성에 대한 조항42)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중재인이 과거에 동종의 법률문제로 중재인으로

서 또는 변호사로서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재인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한편 비공개성은 다른 분쟁해결수단과 비교한 중재의 이점 가운데 하나로, 중재절차는 

비공개이고 나아가 중재신청 자체가 기밀(confidential)이다. 그리고 중재판정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표되지 않는다. 1998년 규칙은 중재인이나 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을 가지지 않았으나 신규칙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절차 

혹은 기타의 문제에 관하여 비밀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3)

다른 상설중재기관의 경우는 중재판단을 포함한 모든 문서에 관한 당사자의 비밀유지의

무를 규정하고, 중재인도 심리과정에 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44) ICC 

중재규칙의 개정과정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으나 중재절차의 비공개성의 요청이 당사

자 모두에게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45) 

41) 1998년 규칙은 ICC재판소는, 재판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국가의 ICC국내위원회의 추천에 근거해서 중재

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1998년 규칙 9조). 그러나 국내위원회추천제도는 ICC재판소에 큰 곤란

을 가져왔다. 국가에 따라서는 국내위원회가 기능하지 않는 예가 적지 않게 보였다. 또 국내위원회가 연고 

등에 의해 적임이 아닌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에서는 이들의 주체가 ICC국내위원회에 불신감을 가지는 케이스도 보였다. 이것은 국내위원회가 당해 

국가의 대형기업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외국국가로부터 보면 그 중립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신규칙에서는 국내위원회 추천에 관한 규정은 남았지만(신규칙 13조 3항), 국내위원회의 추천이 기한 내에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 ICC재판소가 적임으로 판단하는 자를 중재인으로 임명하는 권한을 새롭게 정했다.

42) ICC규칙은 다른 상설중재기관과 달리 중재인의 독립성(independence)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었지만, 공정성

(impartiality)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이점은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공정성에 대해서도 규정을 

둘 필요가 지적되고 있었다.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11.1. Every arbitrator must be and remain impartial and independent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arbitration. 이하 생략.

43)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22.3.

44)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LCIA) Arbitration Rules Article 30 Confidentiality

1. Unless the parties expressly agree in writing to the contrary, the parties undertake as a general principle 

to keep confidential all awards in their arbitration, together with all materials in the proceedings created for 

the purpose of the arbitration and all other documents produced by another party in the proceedings not 

otherwise in the public domain - save and to the extent that disclosure may be required of a party by legal 

duty, to protect or pursue a legal right or to enforce or challenge an award in bona fide legal proceedings 

before a state court or other judicial authority.

2. The deliberations of the Arbitral Tribunal are likewise confidential to its members, save and to the extent 

that disclosure of an arbitrator's refusal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is required of the other members of 

the Arbitral Tribunal under Articles 10, 12 and 26.

3. The LCIA Court does not publish any award or any part of an awar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all parties and the Arbitral Tribunal.

(http://www.lcia.org/Dispute_Resolution_Services/LCIA_Arbitration_Rules.aspx#article30)

45) 투자분쟁 등 국가가 일방 당사자인 분쟁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관여하기 때문에 절차공개의 요청이 높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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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절차의 신속화, 효율화에 관한 개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재절차의 장기화와 그에 따르는 비용의 고액화는 중재이용자의 

주된 불만사항이 되고 있다. 사실 중재절차의 약 30%정도가 화해에 의해 해결된다고 하

는데 이러한 경향에는 중재절차에 요하는 시간과 비용에 관한 고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다.46) 이에 ICC는 중재의 비용과 시간의 감축에 관한 TF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였

고 2007년에 권고를 발표하였다.47) 신규칙은 Annex 4에 이 권고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특

히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신규칙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

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48) 중재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지연전술은 드문 경우가 아닐 것

이나, 신규칙은 당사자 간의 비용배분결정에 있어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효율적․경제적 

진행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9) 당사자에 대한 일종의 인

센티브인 것이다. 

또한 신규칙에서는 사건관리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가 의무화되었다. 중재판

정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절차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50), 

실무절차상 중재사항확인서(Terms of Reference) 작성 시 혹은 작성 직후 가급적 신속히 

절차적 조치에 관해 당사자와 협의하기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51) 필요한 

절차적 조치는 Appendix 4에 열거되어 있다.52) 중재판정부는 사건관리회의 중이나 그 이

후에 절차일정표(procedural timetable)를 작성해야 하며 일정표 및 일정표의 변경사항은 

ICC재판소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3) 이는 1998년 규칙이후에 중재실무상 일부 

중재인의 일정작성 관행을 명문화한 것이다.

제 국제투자분쟁처리센터(ICSID)의 절차는 널리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기

관을 당사자로 하는 중재에 관한 TF는 이 문제에 관한 제 국가의 니즈가 같지는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ICSID와 비교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ICC에 일정한 장점(advantage)이 있음을 인정했다.  결국 신규칙

에서는 공개, 비공개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당사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일반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46) Loukas Mistelis, "The Settlement-Enforcement Dynamic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19, No.3-4, 2008 p381.

47) 위 각주 31 참조.

48)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12 

& Article 22.1.

49)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12 

& Article 37.5.

50)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22.2.

51)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24.1.

52) 구체적으로 절차의 분할, 쟁점사안의 확인, 부분적 중재판단, 문서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53)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24.2.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동향 169

통상적으로 중재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는 중재신청으로부터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는 당사자가 중재관할의 유무를 다투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중재관할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ICC 중재에서는 중재신청의 수리 후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또는 중재합

의의 존부, 유효성, 또는 범위에 대해 이의를 진술한 경우, ICC재판소가 ICC규칙에 적합

한 중재합의가 존재에 대한 추정적(prima facie)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54) 신규칙에서는 이를 ICC재판소는 아닌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하

고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이 ICC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다.55)56)

4. 다수당사자 분쟁에 관한 개정

신규칙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의 하나가 바로 다수당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이다. 

우선 당사자의 추가에 관하여 새로운 당사자를 중재절차에 참가시키고자하는 당사자는 그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57)58) 물론 당사자추가신청이 무조건적

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중재합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59) 즉 추가

54)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Rules 1998

Article 6 -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

2. If the Respondent does not file an Answer, as provided by Article 5, or if any party raises one or more 

pleas concerning the existence, validity or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Court may decide, without 

prejudice to the admissibility or merits of the plea or pleas, that the arbitration shall proceed if it is prima 

facie satisfied that an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 Rules may exist. In such a case, any decision as to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taken by the Arbitral Tribunal itself. If the Court is not so 

satisfied, the parties shall be notified that the arbitration cannot proceed. In such a case, any party retains 

the right to ask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whether or not there is a binding arbitration agreement.

…

55)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6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

3. If any party against which a claim has been made does not submit an answer, or raises one or more 

pleas concerning the existence, validity or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concerning whether all of the 

claims made in the arbitration may be determined together in a single arbitration, the arbitration shall 

proceed and any question of jurisdiction or of whether the claims may be determined together in that 

arbitration shall be decided directly by the arbitral tribunal, unless the Secretary General refers the matter to 

the Court for its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6(4).

56) 통계에 따르면 실제 ICC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전체 신청의 약 30% 정도이고, 그 

중 ICC재판소가 중재관할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3%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57)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7.1.

58) 이러한 경우의 예로 건설공사 프로젝트에서 건설 회사를 상대방으로 중재신청이 행해진 경우에 피신청인이 

하청업자(sub-contracter)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주주간 협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회사

의 참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59) 구조적으로 신규칙 제7조는 제6조 제3항 내지 제7항과 제9조와 관련이 있으며, 제9조는 제23조 제4항에 따

름은 당연한 논리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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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당사자에게도 중재관할 즉 계류 중인 중재를 기초로 한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쳐야 

하는 동시에,60) 당사자의 추가가 중재인의 선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61) 한편 중재관

할의 유무에 관한 ICC재판소의 판단에 관한 규정은 다수당사자 간의 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ICC재판소가 중재합의의 존재에 관한 추정적 심증을 토대로 추가당사자에 대해

서도 동일하게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62) 다수당사자가 참가하는 중재절차에서 각 당

사자는 어떤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를 행할 수 있다.63) 중재판

정부의 구성에서도 추가당사자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과 공동으로 중재인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고 한다.64)

절차의 병합에 관하여 신규칙은 1998년 중재규칙의 조항을 대신하여 새로운 규정을 두

고 있다.65)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ICC재판소는 ICC 중재규칙에 따라 계류 중인 복수

의 중재절차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병합할 수 있다. 즉 i) 당사자가 병합에 동의한 경

우, ii)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혹은 iii) 각 청구가 복수의 

중재합의에 근거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동일하고 중재의 대상인 분쟁이 동일한 법률관계

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고 또한 ICC재판소가 각 중재합의가 상호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

우 등이다.66)67) 또한 이른바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대해 신규칙은 복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한 분쟁은 그러한 청구들이 하나 혹은 그 그이상의 중재합의에 

의해 이루어 졌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단일 중재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68)

60)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예로 든다면 하청업자(sub-contracter)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와 건설회사 사이의 중

재합의에 구속되고 있을 필요가 있다. 

61) 만약 당사자의 추가가 중재인 선임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중재인의 선임에 관한 추가당사자의 권리가 

손상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62)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6.4.

63) 다만 이러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중재사항확인서의 서명 혹은 ICC재판소에 의한 승인 이전으로 한정된다.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8. 

Claims Between Multiple Parties.

64)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12.6-7. 이러한 규정은 1998년 중재규칙의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3인 중재의 경우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측이 각각 공동으로 중재인후보를 지명할 수 있었다.

65) 1998년 중재규칙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ICC재판소에 이미 절차가 계류 중인 법률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중재신청이 행해진 경우에 ICC재판소가 이를 계류 중의 절차에 병합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Rules 1998 Article 4.6 & 19.

66)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10.

67) 구체적으로 중재합의 간의 상호적합성(compatible)은 중재기관, 중재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동일한지의 여

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68)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9. 

Multipl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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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보전, 잠정조치

신규칙은 중재판정부 구성 전의 긴급의 잠정․보전조치(Conservatory and Interim 

Measures, 이하 ‘긴급조치’)에 관하여 이른바 긴급중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실 긴

급중재인 제도는 ICC규칙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며,69) ICC 자체도 1990년에 제정된 

'중재전 심판원(pre-arbitral referee)'제도를 운용하고 있다.70) 신규칙은 중재판정부의 구성

을 기다릴 수 없이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는 긴급중재인규칙(the Emergency 

Arbitrator Rules)71)에 따라 ICC재판소에 긴급조치72)를 신청할 수 있다.73) 이러한 긴급조

치는 긴급중재인의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긴급중재인에 의

한 어떠한 명령에도 따르는 것을 수락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74) 따라서 긴급조치는 당사

자에게만 적용되고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75) 또한 긴급중재인규정은 당사자가 

관할권을 가진 여타의 사법기관으로부터 긴급조치를 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76) 마

지막으로 긴급중재인의 명령은 이후에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를 구속하지 않으며, 중재판정

을 통해 이 명령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77) 이러한 긴급중재인제도는 일방적

(ex parte)인 절차는 아니다. 신청을 수리한 ICC재판소 사무국은 상대방에게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며, 신청각하의 경우에도 이를 통지하게 된다.78) 신청이 수리된 후 ICC

재판장은 가급적 신속하게 긴급중재인을 임명하며,79) 상대방은 3일 이내에 긴급중재인을 

기피할 권리가 있다.80) 긴급조치명령은 사건서류가 긴급중재인에게 송부되어서부터 15일 

69) 미국중재협회(AAA)규칙이나 2010년의 개정 스톡홀름 상업회의소 중재규칙(부속서 2)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각 중재기관의 비교로서, Peter J. W. Sherwin and Douglas C. Rennie, "Interim Relief Unde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Guidelines: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0, No.3, 2008, p.358.

70) 총 7개조와 부속서로 구성된 ICC의 중재전 심판원 규칙에 관해서는 

http://www.iccwbo.org/products-and-services/arbitration-and-adr/pre-arbitral-referee/rules-for-a-pre-arbitral-referee-pr

ocedure 참조. 한편 LCIA의 경우 중재판정부 설치를 신속화 하는 조치(9조)가 있다. 기타 UNCITRAL 모델

법 17조 등 참조.

71) 긴급중재인에 관한 규칙은 Appendix 5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72)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29. 1.

73) 긴급조치의 신청은 중재신청의 여부와 상관없지만, 긴급조치 신청 후 10일 이내에 사무국에 중재신청이 행

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는 종료한다.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ppendix 5, Article 1. 6.

74)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29. 2.

75) 여기서 당사자란 중재합의의 서명자 혹은 그 승계인을 말한다.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29. 5.

76)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29. 7.

77)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rticle 29. 3.

78)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ppendix 

Article 1.5.

79) 대략 2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80)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ppendix 

Artic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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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이루어진다.81)

기존의 중재전 심판원의 제도는 신규칙의 긴급중재인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만 심판원의 선임이 전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82) 따라

서 긴급중재인제도에 대해서는 신규칙의 개정과정에서 그 적용방식에 관하여 의견의 대립

이 있었다.83) 결국 신제도는 ICC중재에 합의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되는 것으로 되었고, ‘opt out’ 경우의 모델중재조항도 공표되었다.84)

Ⅳ. 검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ICC 중재규칙을 개정내용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국제중재시장의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국제중

재사건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외적 인지도나 여건이 미흡한 점이 없

지 않았다.85)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은 국제적 인지도 제

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개정이후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으로 이원화

된 중재규칙이 접수일이 아닌 합의일을 기점으로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대다수의 분쟁이 개정중

재규칙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 중재규칙을 이해하고, 실무적 관점에서 운용의 

노하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 중재규칙은 국제중재규칙의 전면적

인 적용과 국제중재 신속절차의 신설, 국제중재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 대내외적인 중재환

경에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재제도의 장점을 극대화

한 중재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86) 예를 들어 신속절차 

규정이 2억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만 적용되고 있는 점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국제분쟁의 경우 종래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당사

81)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2) Appendix 

Article 6.4

82) 중재전 심판원 제도의 도입 이후 실제 이 제도를 사용한 경우 12건이었고, 그중에서도 10건은 피신청인이 

심판원의 명령을 임의로 이행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83) 즉 ICC규칙에 의한 중재라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적용은 없는 것인가(opt in) 그럼에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한 이 제도가 제공되는 것인가(opt out)로 논의가 나누어졌던 것이다. 

84) 긴급중재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ICC모델 중재조항(Arbitration without emergency arbitrator)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provided, however, that the emergency arbitrator provisions shall not apply.

85) [인터뷰] 도재문 대한상사중재원장, ｢법률신문｣, 2012년 2월 14일자.

86) 신군재, 전게논문,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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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꺼렸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 내용이 나름의 의

미를 가지는 것을 분명하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중재센터가 중대형 분쟁

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신속절차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87)

한편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의 개정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건관리회의의 의무화, 

명확성 제고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규정의 신설, 최근의 실무상 요구를 반영하여 

임시적 처분을 위한 긴급중재인 제도의 신설, 그리고 다수당사자계약 및 중재절차의 병합

에 관한 상세한 규정 마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양 기관의 중재규칙은 중재기관 및 중재규칙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중재이용자의 측면에서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나 배

경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아직까지 국제중재사례가 많지 않은 우리 중재환

경의 특성에 비추어 ICC 개정 중재규칙은 다수당사자분쟁이나 긴급중재인제도 등 향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지속적인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중재기

관 간의 상호경쟁이 격화하는 중에 중재기관은 결국 중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ICC의 개정중재규칙은 기존의 중재규칙을 토대로 중재 이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하면서 나름의 진화를 의도한 것이다. 즉 절차의 신속화, 효율화에 대해서는 

제도의 일층의 개선이 의도되고, 이에 관한 ICC의 다양한 TF 활동이 반영된 것이다. 특

히 다수당사자분쟁에 관해서는 ICC재판소의 실무관행을 규정화하는 동시에 다른 중재기

관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긴급중재인제도는 분쟁해결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 평가할만하다.

ICC 개정 중재규칙이 중재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일이지

만, 개정 내용의 상당부분이 이미 기존 규칙에 따라 ICC재판소에 실무상 관행화되어 있

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정 내용이 

국제상사중재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결국 현실적인 중재의 모습은 중재규칙 

외의 다양한 변수의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88) 쟁점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국제중재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우리 중재기

관의 역량강화와 중재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87) 위 각주 14 참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미화 5백만 달러를 신속절차적용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는 대략적으로 40여억원에 이른다.

88) 당사자 추가에 있어 추가참가를 요구받은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중재

합의의 효력이 제삼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CC재판소도 과거 일정한 경우, 예를 

들면 계약교섭과정과 이행과정에 함께 참가하고 있었던 그룹회사나 이행보증을 행한 모회사 등에 대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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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of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Recently 

Revised, in Comparison with the Revised ICC Arbitration Rules

Won-Hyung Park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recently revis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a way that reflects its efforts to advance its procedures, leading 

directly to improved competitiveness as an arbitration institute. Apart from certain 

limitations, the KCAB’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 revision introduced several new 

arbitration mechanisms, including fast-track arbitration and an empowered administrative 

office.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released a revised set of arbitration rules 

(ICC Arbitration Rules), which have been said to be probably the most consulted-on 

arbitration rules ever. Even though the changes codify existing ICC court practice and add 

to the 1998 rules only provisions felt necessary in light of input from the users of 

arbitration, some of the changes will have huge implications for future aspects of 

arbitration mechanisms, especially those of KCAB.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n what impact the ICC Arbitration Rules will have in 

practice, the new rules have been well received by the arbitration community and represent 

a modern set of provision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needs of the use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is why, here in the Korean arbitration environment,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several elements of the revised ICC Arbitration 

Rules to improve the speed and cost efficienc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Key Words: ICC Arbitration Rule, KCAB Arbtration Rule, Multiparty Arbitration, Class 

Arbitration, Consolidation of Arbitration Process




